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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정원오 후보의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 공약, 
기업의 공공토지 장기 독점일 뿐이다. 

 -정원오 후보의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 공약에 대한 입장 

- 

 

1.​ 오늘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용산정비창부지에서 ‘세계도시 서울의 

대전환’이라는 슬로건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공약을 발표했다. 

2.​ 오늘 발표한 정 후보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공약은 오세훈 후보의 공공토지 

매각 방식 대신 99년 장기 임대로 사업하고 개발권만 매각하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오세훈 후보와 달리 공공토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에 특혜를 주고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없다는 점은 오세훈 후보와 다르지 않다. 

3.​ 정 후보는 용산정비창부지를 국제업무지구로 조성해 △AI △로보틱스 

△바이오 △K-방산 △디지털 금융을 5대 핵심 산업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법인세 감면·비자 및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강소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하고, 2단계로 글로벌 벤처캐피탈(VC)을 

유치하며, 3단계로 용산을 AI 특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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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토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장기임대 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그 토지 위에서 벌어지는 것이 다국적 

금융자본과 대기업을 위한 공간이라면, 공공 자산을 매개로 한 기업의 99년 

장기 독점일 뿐이다. 

5.​ 특히, 정 후보는 용산정비창 부지의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 주택공급과 관련한 질문에 “8천 호나 1만 호나 똑같다”며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차이가 없고, 주택공급은 정부와 협의해 조정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는 공공토지를 활용해 서울의 주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6.​ 주거 불안 도시 서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업을 위한 국제업무단지도, 

수 십억 원의 고가 아파트도 아니다.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 

7.​ 정원오 후보는 용산정비창 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서울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토지 주택은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기업 위한 특혜 개발 계획 철회하고, 누구나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주택과 더 많은 공공시설을 조성 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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